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 위법한 2인 의결, YTN·TBS 등 직무유기, 국회무시 등 탄핵사유 제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로 27일(목)오후5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187명이 참여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

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

기 위해 국회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에 관리소

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다섯 가지다. 

첫째,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으로만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설치법을 위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2008

년 신설되었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하여 방통위설치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했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피소추

자 김홍일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둘째, 피소추자는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케이디앤(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

한 유진이엔티로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

성을 담보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승인함으로써 방송법과 방

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행정절차법, 형법을 위배하였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유래없이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방심위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부분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

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프로그램이 집중심의대상이 되었는데, 방심위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방심위 운영을 묵인하고 있다.

넷째,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회의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정을 감시하는 

헌법과 관련법이 마련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다섯째, 방통위는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지상파 방송정책, 시청자 권익증진, 방송용 주

파수 관리 등 소관사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나, 2024년까지 허가해준 TBS의 존폐위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공동대표발의한 김현 의원은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024년 6월27일
공동대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